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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 정오표 및 추록

**2025년 제6판을 발간하면서 2024년 5판에 대한 정오표와 추록을 배포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오표와 새로운 문제추가(기출 및 24년 판례  중 출제가능 문제), 

중복되는 기존문제 중 상당부분을 삭제하였다. 추가문제는 표시를 했으나 

삭제문제는 전부표시하지 않았음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제6판에서는 5판에서의 문제번호가 변경되었음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24년 2월 개정판) [정오표]

[무지개북스: 하영태저]

최종수정일: 2025.01.27

P 수정 전 수정 후

19
문제27
① [○] 상법 제12조 제1조. 

① [○] 상법 제12조 제1항.

20

[문제28] 1번 지문
① 상인은 지배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
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① 상인은 지배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5

[문제37]
[해설]③ [✕] 상법 제13조 제1항(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
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
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공동지배인도 동
일하다). 

③ [✕] 상법 제13조[상인은 지배인의 선
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
(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
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공동지
배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55

[문제86]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
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의 소재지에
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본점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③ [✕] 상법 제38조(지점소재지에
서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할 
사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
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③ [✕] 상법 제38조(지점소재지에
서 등기의 효력): 24년 개정 삭제!!

56
[문제87]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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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① [○] 상법 제35조,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한다.
[해설]① [○] 상법 제34조.

88
문제17 1번 해설
①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①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
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
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 수 있다.

116
[문제60]
[해설] ③ [✕] 민법 제529조(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문제60]
[해설] ③ [✕]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매
매계약의 청약은~.

126
[문제126] ② 공중접객업자는 ~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
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126] ② 공중접객업자는 ~ 훼손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191

[문제20]
④ 합명회사의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⑤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④ [✕] 상법 제178조 제2호(상호), 제5
호(본점의 소재지). 
⑤ [○] 상법 제183조의2.
[정답]④

④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
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
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
하여야 한다.
[해설]
④ [○] 상법 제182조 제1항‧제2항. 
⑤ [✕] 상법 제183조의2(사원의 업무집
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⑤

192

[문제22]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
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제22]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93
[문제24]
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에만 등기하면 

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
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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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해설]
② [✕] 상법 제192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② [✕] 상법 제192조(본점의 소재지에서 등
기하여야 한다). 

201
[문제36]
[해설] ④ [○] 청산절차가 진행되므로 
회사의 계속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36]
[해설] ④ [○] 청산절차가 진행되므로 회
사의 계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

[문제37]
③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
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
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
를 하여야 한다.

333

[문제242]
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
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346

[문제261]
[해설] ② [○]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사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
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중복삭제!!

385

[문제317] ①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
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
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
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문제317] ①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
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386

[문제317]
[해설]① [○] 대판 2007.5.10. 2005다
4284(이사회 승인~) 아직은 유효하다.=>
전체삭제

상법 제398조(미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
어야 한다).

405

[문제346] ① 모회사의~ 염려가 있는 때
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먼저 제소청구를 
할 필요 없이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
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

[문제346] ① 모회사의~ 염려가 있는 때
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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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다.

406

[문제348]
③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는 때에
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는 때에
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39
[문제398]① 준비금은~ 부채항목에 계상
하여야 하므로~ 한다. 
[해설]④ [✕] 준비금의~않는다.=>추가

[문제398]① 준비금은~ 자본항목에 계상
하여야 하므로~ 한다.
[해설]④ [✕] 준비금의~않는다. 다만 회사
의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변경등기는 
하여야 한다.

439
[문제399]④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
하고~ 변동이 없다. 

[문제399]④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
하고 ~ 변동이 없다. 

582

[문제3] 1번 해설
① [✕] 국내통화든~관계없으며, 실제발행
일보다 앞선 날짜를 어음상의 발행일로 하는 
경우를 선일자어음이라 한다).

① [✕] 국내통화든~관계없으며, 실제발행일
보다 후의 날짜를 어음상의 발행일로 하는 경우
를 선일자어음이라 한다).

594
[문제20]
[해설] ⑤ [○] 

[문제20]
[해설] ⑤ [X] 

638
[문제81]
[해설]⑤ [✕] 피위조자는~부담한다(대판 
1992.6.12. 91다40416).

[해설]⑤ [✕] 피위조자는~부담한다(대판 
1994.11.08. 93다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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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24년 2월 개정판) [추록]
[무지개북스: 하영태저]

최종수정일: 2025.01.31

면(P) 추록내용

3

[2-1] 다음은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객관식 3면 보충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②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③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
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
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해설
①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②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③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④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

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정답 ④

4

【3-1】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면 보충
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
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②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
을 취득한다.  
④ 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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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08.12.11. 2007다66590(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
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
자가 상인이 된다).
②[O]: 대판 2020.3.12. 2019다283794.
③[O]: 대판 2012.7.26. 2011다43594.
④[O]: 대판 2007.7.26. 2006마334(변호사): 대판 2002.5.26. 2021다311111(의
사).

17

【23-1】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법무사/2024]=>객관식 17면 

보충

(ㄱ)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ㄴ)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ㄷ)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
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ㄹ)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
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

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

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ㅁ)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정답>⑤
<해설>
(ㄱ)[O]: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항.
(ㄴ)[O]: 상법 제12조(공동지배인) 제2항.
(ㄷ)[X]: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제1항(다만 재판상행위는 제외된다).
(ㄹ)[O]: 대판 1998.8.21. 97다6704.
(ㅁ)[O]: 상법 제9조(소상인).

19

【26-1】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9면 보충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
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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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를 한 경우라도 개
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
③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
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
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④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제3
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1998.8.21. 97다6704.
②[X]: 대판 1998.8.21. 97다6704(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
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
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O]: 대판 1998.8.21. 97다6704.
④[O]: 대판 1997.8.26. 96다36753.

29

【43-1】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29면 보충

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
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

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

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

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상무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

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
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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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99.5.28. 98다34515.
②[O]: 대판 2006.6.15. 2006다13117.
③[X]: 대판 1996.8.23. 95다39472(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
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④[O]: 대판 1990.1.23. 88다카3250: 대판 1999.5.28. 98다34515(경리부장은 부
포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채무부담행위는 할 수 없다).
⑤[O]: 대판 2008.7.10. 2006다43767.

47

【72-1】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7면 보충 
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
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
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
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
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
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③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
나 묵인하였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
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
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01.4.13. 2000다10512.
②[O]: 대판 2011.4.14. 2010다91886.
③[X]: 대판 1989.10.10. 88다카8354(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
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
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④[O]: 대판 1988.2.9. 87다카1304(위법한 명의대여).

51
【77-1】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

름][법무사/2024]=>객관식 51면 보충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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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

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②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

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③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찬가

지이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

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
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제2항.
②[O]: 상법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제1항.
③[O]: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제1항‧제2항.
④[X]: 대판1983.12.27. 83다카331(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
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O]: 대판 1996.10.29. 96다19321.

63

【97-1】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

무사/2024]=>객관식 63면 보충

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
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

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

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정답>①
<해설>
①[O]: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



- 10 -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
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
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②[X]: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③[X]: 대판 2002.3.29. 2000두8455(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④[X]: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X]: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2항(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
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
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87

【14-1】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87면 보충 
①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
②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
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
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②[O]: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③[O]: 대판 2012.9.27. 2012다37176.
④[X]: 대판 2013.2.28. 2010다57350(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
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
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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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91

【22-1】상법상 상사유치권(제58조) 또는 유질계약(제5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91면 보충

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②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

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②[O]: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③[O]: 대판 2012.9.27. 2012다37176.
④[X]: 대판 2017.7.18. 2017다207499[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59
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O]: 대판 2017.7.18. 2017다207499.

107

【문47-1】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

/2024]=>객관식 107면 보충

① 甲이 乙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丙이 甲을 영업주
로 오인하여 乙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며, 乙이 丙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乙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창고업자인 甲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
게 인도하였고, 임치물의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 甲은 상법 제166조 제1항의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

을 할 수 있다.
④ 운송주선인이 자기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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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11.4.14. 2010다91886(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에게 당연
히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O]: 대판 2023.12.7. 2020다225138.
③[X]: 대판 2004.2.13. 2001다75318(상166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
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O]: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항.
⑤[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47-2】 상사시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07면 보충
①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
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
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계
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
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
가 적용된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21.6.24. 2020다208621(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
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
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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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②[O]: 대판 2021.8.12. 2021다210195.
③[O]: 대판 2021.8.19. 2018다270876.
④[O]: 대판 2022.7.14. 2017다242232(일방적 상행위에 기한 행위도 상사시효 
적용)

118

【62-1】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법원직/2024]=>객
관식 118면 보충  
① 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
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③ 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
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
<정답>③
<해설>
①[O]: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상법 제77조(해지).
②[O]: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일정한 기간의 거래와 장래의 거래를 전
제하고 있다.
③[X]: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일정한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전제하고 있다.
④[O]: 상법 제74조(상호계산기간).

129

【80-1】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 또는 상법 제86조의2의 합자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129면 보충

① 합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지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



- 14 -

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③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

자도 가능하다.
④ 시설투자자에게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 거래관계는 타방(경영자)이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

에게만 권리의무가 귀속되도록 약정한 동업관계의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
다.

⑤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실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X]: 상법 제86조의7 제1항(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O]: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3항.
③[X]: 상법 제86조(준용): 상법 제272조(익명조합원의 출자 목적물은 금전 또는 
현물에 한정된다).
④[X]: 대판 1983.5.10. 81다650(익명조합에서 이익의 분배는 반드시 영업으로
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
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익명조합의 본질에 반한다).
⑤[X]: 상법 제82조 제1항(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143

【101-1】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

무사/2024]=>객관식 143면 보충

①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
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

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

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
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
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④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

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
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

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
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

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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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④
<해설>
①[O]: 대판 1994.4.29. 94다2688.
②[O]: 대판 2011.7.14. 2011다31645.
③[O]: 대판 2008.5.29. 2005다6297.
④[X]: 대판 1996.1.23. 95다39854(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
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
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
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
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O]: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151

【112_1】 운송주선업 및 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51면 보충
①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②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
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
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
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③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④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②[O]: 대판 1987.10.13. 85다카1080.
③[O]: 대판 1983.4.26. 82누92.
④[X]: 대판 1999.7.13. 99다8711(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
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
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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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36-1】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무사

/2024]=>객관식 167면 보충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
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

다.

②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
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함께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도 부담한다.

③ 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
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
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

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

도 발생한다.
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

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3.7.12. 2013다20571: 대판1996.8.23. 95다51915.
②[X]: 대판 2019.2.14. 2016다245418, 245425, 245432(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
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
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O]: 대판 1994.11.8. 94다23388(법적성질은 임대차‧소비대차‧매매 등이 혼합
된 특수한 내용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O]: 대판 1995.9.29. 93다3417.
⑤[O]: 대판 1997.11.14. 95다11009(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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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
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168

【138-1】 금융리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68면 보충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
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
로 정하는 계약이다.
②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
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
용으로 한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
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
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19.2.14. 2016다245418.
②[O]: 대판 2019.2.14. 2016다245418.
③[O]: 상법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항‧제3항.
④[X]: 대판 2019.2.14. 2016다245418(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
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79

【3-1】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

/2024]=>[객관식 179면 보충]

①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

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② 위 ➀항의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
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실질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고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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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
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1976.4.13. 74다1755.
②[X]: 대판 2007.2.22. 2005다73020: 대판 1993.6.11. 93다8702(실질적 1인회
사의 발생원인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다른 사원들이 명
의대여를 하거나 1인 사원에게 지분을 양도 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정관이나 주
주명부에 이름만 남은 경우가 있다).
③[O]: 대판 2007.2.22. 2005다73020.
④[O]: 대판 1974.4.23. 73도2611. 다만 1인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는 성립
된다(대판 1983.12.13. 83도2330 전합).
⑤[O]: 대판 2004.12.10. 2004다25123(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
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82

【8-1】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82면 보충
①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
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위 ①번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④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
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76.4.13. 74다1755.
②[O]: 대판 2007.2.22. 2005다73020.
③[X]: 대판 2020.6.4. 2016다241515(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
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
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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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다).
④[O]: 대판 2004.12.10. 2004다25123.

183

[9-1] 다음은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가
장 옳지 않는 것은?=>객관식 183면 보충
①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②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

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③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

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④ ③의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
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에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① [○]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② [○]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③ [○]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④ [○]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⑤ [✕] 대판 2024.3.28. 2023다265700(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⑤

197

【29-1】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97면 보충
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
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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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
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
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
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
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15.5.29. 2014다51541.
②[O]: 대판 2014.5.29. 2013다212295.
③[O]: 대판 2015.5.29. 2014다51541.
④[X]: 대판 2012.4.12. 2010다27847(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
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하면서 고려할 대
상이 아니다).

251 【119-1】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251면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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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
한 취급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

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허용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

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
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ㄴ) 회사와 주주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를 받도

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그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

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면, 그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동

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

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
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

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ㄹ)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

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③
<해설>
(ㄱ)[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ㄴ)[X]: 대판 2023.7.13. 2021다293213.
(ㄷ)[X]: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ㄹ)[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252

【121-1】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52면 보충
①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
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②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
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
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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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②번과 같은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
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④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
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차
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23.7.13. 2021다293213(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
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
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③[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④[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261

[135-1] 다음은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따름]=>객관식 261면 보충
①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
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

②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
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은 
무효이다.

③ 다만 ②의 경우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

④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는
다.

⑤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은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2.12.24. 2002다54691.
②[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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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이는 회
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
⑤[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

263

【285-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63면 보충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
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
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
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
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2.7.28. 2019다202146.
②[O]: 대판 1997.8.29. 97다18059.
③[O]: 대판 1992.10.27. 92다19033.
④[X]: 대판 1992.10.27. 92다19033(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
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
다).

265

【141-1】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65면 보충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②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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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
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
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②번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
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
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②[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③[X]: 대판 2017.3.23. 2015다248342(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266

【142-1】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법무사/2024]=>객관식 266

면 보충

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

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
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
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④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

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정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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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X]: 대판 2010.7.22. 2008다37193(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
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
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대판 2018.10.12. 2017다221501
(주주명부기재의 추정력).
③[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주주명부기재의 구속력).
④[O]: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주
주명부기재의 면책력).
⑤[O]: 대판 2019.8.14. 2017다231980.

276

[157-1] 다음은 명의개서의 효력과 주주총회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객관식 276면 보충

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④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
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대판 2017.3.23. 2015다248342전합.
②[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③[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대판 2019.8.14. 2017다231980.
④[X]: 대판 2024.6.13. 2018다261322(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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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대판 1980.12.9. 80다128.

291

【178-1】주식회사 甲의 다음 행위 중 현행 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291면 보충

(ㄱ) 주식회사 甲이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5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였
는데, 추가로 신주 50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발행하는 행위

(ㄴ) 임원 A와 퇴직합의를 체결하면서 A가 보유한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주식

회사 甲이 매수하게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甲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 약정에 기한 A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

식을 취득한 행위

(ㄷ) 주식회사 甲이 주주 B로부터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
위

(ㄹ)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甲이 취득한 자기주식

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ㅁ)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C, D가 공유하는데, 그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지정되

지 않는 등으로 권리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甲이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C에게만 주주권 행사 관련 통지를 하는 행위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정답>⑤
<해설>
(ㄱ)[불가]: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1항(액면주식은 균일하여야 한다).
(ㄴ)[불가]: 상법 제341(자기주식의 취득)과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
기주식의 취득)규정에 위배한다. 대판 2021.10.28. 2020다208058(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
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상법 제
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
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ㄷ)[허용]: 대판 1996.6.25. 96다12726(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
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
다).
(ㄹ)[불가]: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2항(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ㅁ)[허용]: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2항(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주주의 권리
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
면 된다).

296
【185-1】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

름][법무사/2024]=>객관식 296면 보충

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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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

니므로,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

해진다.
③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

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

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
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
②[X]: 대판 2018.7.26. 2016다23771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
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
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③[O]: 대판 2011.3.24. 2010다85027.
④[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
⑤[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

296

【186-1】 주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96면 보충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
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
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
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
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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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
②[X]: 대판 2000.9.8. 99다58471[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
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
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
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O]: 대판 1995.8.22. 95다19980.
④[O]: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

300

【문191-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법원직/2024]=>객관식 300면 보충
①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한다.
②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
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
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
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
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
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
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O]: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③[O]: 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1항.
④[O]: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대판 2017.7.14. 2016
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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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206-1】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10면 보충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
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4/5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
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
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④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
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
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0.6.24. 2010다13541.
②[X]: 대판 2002.12.24. 2000다69927(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
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O]: 대판 2022.9.7. 2022마5372.
④[O]: 대판 2022.12.16. 2022그734.

317

【217-1】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17면 보충
①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
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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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07.9.6. 2007다40000.
②[X]: 대판 2017.8.18. 2015다5569(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③[O]: 대판 1991.4.30. 90마672.
④[O]: 대판 2009.4.23. 2005다22701.

321

【223-1】주주총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

름][법무사/2024]=>객관식 321면 보충

(ㄱ)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하다.

(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
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ㄷ)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친다.
(ㄹ)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

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
을 준수한 것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②
<해설>
(ㄱ)[X]: 대판 2004.2.27. 2002다19797(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
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
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
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ㄴ)[X]: 대판 1992.5.12. 92다5638(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
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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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게 존속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
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ㄷ)[O]: 상법 제328조(준용) 제2항‧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2항: 상법 제
190조(대세효).
(ㄹ)[O]: 대판 2003.7.11. 2001다45584.

327

【231-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27면 보충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
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
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④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
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14.10.15. 2013다38633.
②[O]: 대판 2018.4.26. 2017다288757.
③[X]: 대판 2022.6.9. 2018다228462(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
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
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④[O]: 대판 1992.8.18. 91다14369.

330

【237-1】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330면

①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

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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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

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③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

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

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④ 주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

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

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93.9.10. 93도698.
②[O]: 대판 2014.11.27. 2011다41420.
③[X]: 대판 2003.7.11. 2001다45584(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
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
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
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
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
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O]: 대판 2003.7.11. 2001다45584.
⑤[O]: 대판 1979.3.27. 79다19.

336

【246-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
원직/2024]=>객관식 336면 보충
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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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데, 주
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
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4.11.27. 2011다41420(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
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
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②[O]: 대판 2014.11.27. 2011다41420.
③[O]: 대판 2004.2.27. 2002다19797.
④[O]: 대판 2010.3.11. 2007다51505.

342

【255-1】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42면 보충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
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
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③ 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 
④ 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정답>③
<해설>
①[O]: 상법 제385조(해임) 제1항.
②[O]: 대판 2023.8.31. 2023다220639.
③[X]: 대판 2023.8.31. 2023다220639(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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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
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O]: 대판 2006.11.23. 2004다49570.

351

【267-1】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351면 보충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
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
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
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
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
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③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
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
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
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
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
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⑤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
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
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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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5.9.10. 2015다213308: 대판 2015.7.23. 2014다236311(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
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
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②[O]: 대판 2016.1.28. 2014다11888.
③[O]: 대판 2019.7.4. 2017다17436.
④[O]: 대판 1979.11.27. 79다1599.
⑤[O]: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358

【277-1】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58면 보충
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
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
항을 일임할 수 없다.  
③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1.6.24. 2009다35033(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
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
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②[O]: 대판 2005.7.28. 2005다3649.
③[O]: 대판 1995.4.11. 94다33903.
④[O]: 대판 2019.8.14. 2019다204463. 

362

[283-1] 다음은 대표이사의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내용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객관식 362면 보충

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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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
려는 규정이다. 
②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
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
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
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
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
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의 지위
를 유지시킨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정답>⑤
<해설>
①[O]②[O]③[O]④[O]: 대판 2024.9.13. 2020다245552.
⑤[X]: 대판 2024.9.13. 2020다245552(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
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
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72

【296-1】 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72면 보충
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
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위 ①번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
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
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17.9.26. 2014다2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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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판 2017.9.26. 2014다27425.
③[O]: 대판 2022.5.12. 2020다255375.
④[X]: 대판 2017.9.26. 2014다27425(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
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394

【328-1】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394면 보충

①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
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③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다.

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 해태가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21.5.7. 2018다275888.
②[X]: 대판 2021.5.7. 2018다275888(이행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진
다).
③[O]: 대판 2007.7.26. 2006다33609.
④[O]: 대판 2006.12.22. 2004다63354(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⑤[O]: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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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374-1】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423면 보충

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

리를 잃는다.

③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주
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정답>③
<해설>
①[O]: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②[O]: 상법 제423조(납입해태의 효과) 제2항.
③[X]: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제1항(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④[O]: 상법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2항.
⑤[O]: 대판 1995.5.23. 94다36421.

436

【394-1】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객관식 436면 보충

①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

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자본금 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③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

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
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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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

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주

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한다.

<정답>⑤
<해설>
①[O]: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②[O]: 대판 2010.2.11. 2009다83599.
③[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
④[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
⑤[X]: 대판 2021.7.15. 2018다298744(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
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
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66

【440-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66면 보충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
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
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가 유추적용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
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
해서도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 
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
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
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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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②[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③[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④[X]: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야 한다).

482

【464-1】청산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객관식 482면 보충

①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
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

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③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
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④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⑤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해산 당시
이사가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

의가 무효인 경우, 그 이사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

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⑤
<해설>
①[O]: 대판 1991.12.24. 91다4355.
②[O]: 대판 2005.4.15. 2003도7773.
③[O]: 대판 2019.10.23. 2012다46170 전합.
④[O]: 대판 1991.11.22. 91다22131.
⑤[X]: 대판 1991.11.22. 91다22131(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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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
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
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69

【444-1】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69면 보충
①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
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
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②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
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
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
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
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③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
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청
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1964.5.5. 63마29.
②[O]: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③[O]: 대판 2019.10.23. 2012다46170(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
는다).
④[X]: 상법 제519조: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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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445-1】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470면 보충

①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
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
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및 그 밖
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②[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2항.
③[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3항.
④[X]: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항(간이합병은 주식
매수청구 가능하다). 상법 제527의3(소규모합병) 제5항(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⑤[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1항 후단.

477

【456-1】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77면 보충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혜회사’라 한
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
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
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
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
③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
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
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할채무 승계를 정
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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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1항‧제2항‧제3항.
②[O]: 대판 2017.12.22. 2017다213197.
③[O]: 대판 2017.5.30. 2016다34687.
④[X]: 대판 2011.9.29. 2011다38516(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
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497

【1-1】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

/2024]=>객관식 497면 보충

①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당사

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무효이다.

②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

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
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

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①
<해설>
①[X]: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
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
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O]: 대판 2008.1.31. 2005다57806.
③[O]: 대판 2018.4.12. 2017다229536.
④[O]: 대판 2006.1.26. 2005다60017,60024.
⑤[O]: 대판 1999.3.9. 98다43342.

503

【9-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503면 보충

①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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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

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③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

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
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

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06.6.30. 2006다19672,19689.
②[O]: 대판 2001.11.27. 99다33311.
③[O]: 대판 2001.11.27. 99다33311.
④[X]: 대판 2003.11.13. 2001다49623(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수
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
항의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
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
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
⑤[O]: 대판 1997.9.26. 97다4494.

504

[10-1] 다음은 보험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객관식 504면 보충

①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1조의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
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
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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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③의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⑤ ④의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②[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③[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④[X]: 대판 2024.6.27. 2024다219766(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⑤[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521

【35-1】손해보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객관식 521면 보충

(ㄱ) 손해보험에 있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

효가 되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

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①
<해설>
(ㄱ)[X]: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O]: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2항.
(ㄷ)[O]: 상법 제669조 제4항.
(ㄹ)[O]: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546
[68-1] 다음은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객관식 546면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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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
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등 모든 자료
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
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온 경
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
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
서는 안 된다.

④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
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1.2.4. 2017다281367.
②[O]: 대판 2021.2.4. 2017다281367.
③[O]: 대판 2024.5.9. 2021다297352.
④[X]: 대판 2024.5.9. 2021다297352(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
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⑤[O]: 대판 2024.5.9. 2021다297352.

565

【1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565면 보충

①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

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

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②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

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
야 하나,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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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적부에 관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운송주선인은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
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

다.

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
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

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

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②[X]: 대판 2017.6.8. 2016다13109(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
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
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
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O]: 대판 1987.10.13. 85다카1080.
④[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⑤[O]: 대판 2007.4.27. 2007다4943.

566

【14-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566면 보충

①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

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

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④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
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

를 부담하는데,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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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O]: 대판 1999.2.5. 97다26593.
②[O]: 대판 2011.11.24. 2010도5014.
③[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
④[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
⑤[X]: 대판 2023.12.14. 2022다208649(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
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
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
다).

650

【7-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650면 보충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

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
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③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
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④ 어음발행인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규
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
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

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
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

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

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02.4.26. 2000다42915(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
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O]: 대판 1998.4.23. 95다3646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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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판 2017.2.3. 2016다41425.
④[O]: 대판 2005.3.24. 2004다71928.
⑤[O]: 대판 1998.11.24. 98다33154.

672

【25-1】어음 및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객관식 672면 보충

①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
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②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은 이득상환청구
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

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
어음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

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O]: 대판 1970.3.10. 69다 1370.
②[X]: 대판 2023.11.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
행 등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
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
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O]: 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④[O]: 대판 2010.5.20. 2009다48312 전합.
⑤[O]: 대판 2001.10.23. 99다64018: 대판 2003.5.30. 2003다16214.


